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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5. 2. 12.(수)

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 ‘무리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며, 이번 
현장조사는 심의 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25.2.12.)

□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서울경제),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 “짜맞추기 조사” 불만”(서울

신문),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 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한국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

니다.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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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내용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

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

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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